
현안분석 2010-14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for the Legal Improvement

for the System of the Registration

of Property of Public Officials



요 약 문

. 배경 및 목적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 이후 6차례의 개정을 거처 보
완, 발전하였으나 아직도 재산의 등록, 공개, 심사 과정에
서 몇 가지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
특히,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의 등록, 고지거부, 부동산 및 
금융정보 사전조회 제공제도의 확대시행, 보완명령에 따른 
신고내용의 공개 등이 그러한 문제들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 원인 규명과 입법적 해결방
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모금에서부터 처분에 이르기 까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엄
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적재산으로서, 본인의 실질재산이 
아닌 것이 명백한 정치후원금을 등록대상 재산에서 제외함 
정기재산변동 시에만 제공하던 등록의무자의 금융 및 부동
산에 관한 사전조회 정보를 수시재산신고 시에도 제공하도
록 함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지거부
하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직계존비속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함
보완명령을 재산공개 이전에 하도록 하여 보완신고내용이 
공개목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재산등록 대상 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완명
령에 따른 신고내용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됨
재산정보 사전조회 제공제도의 확대시행으로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
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킴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고 직계존비속의 재산의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



Abstract

. Background and Purpose

After Public Service Ethics Act was legislated in 1981, it has 

been compensated the weak points and progressed through six 

times amendments. However several improvements are still needed 

in the process of registration, disclosure and examination of pro-

perty.

Especially, the problems are the registration of support pay-

ments on Political Fund Act, refusal to report the property, 

expending the prior inquiry service system about real estate 

and finance, and the disclosure of the contents of the report 

by the order to supplement.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causes and to suggest the 

solutions by amending the Act.

. Main Contents

The political support payments shall be excluded from the pro-

perty to be registered because they are official property con-

trolled strictly by the Political Fund Act and are clearly not 



actual property of the person liable for registration.   

The information by the prior inquiry service system about real 

estate and finance which has been serviced for the periodical 

reporting on changed matters shall be serviced for the non- 

scheduled reporting.   

The system of refusal to report of lineal ascendants and des-

cendants shall be abolished and the property which has been 

refused to report shall be registered but it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for them.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shall be ordered before disclosure 

of property for the contents of the report to be open to the 

public. 

. Anticipated Effects 

The accurate information will be supplied to the people by 

the rational adjustment of properties to be registered and the 

disclosure of the contents by order of supplement.  

The active and voluntary participation will be inspired by en-

hanced convenience of the person liable for registration through 

expending the prior inquiry service system about real estate 

and finance. 



The confidence of people will be secured by the abolition of 

the system of refusal to report and registration of the pro-

perty of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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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상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토
록 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그 결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
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념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은 제2공화
국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법제화 되지 못하다
가1)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올해로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다. 그간 공직자윤리
법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개선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부단히 발전하였다. 1993년 전면적 개정으로 재산공개제
도를 도입하고 구체적 심사 처벌근거를 규정하였으며, 2005년에는 
주식대상자제도가 도입되었고, 2006년에는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위한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다. 심사대상 공직자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여, 법 
제정 당시 소수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만 해당되던 재산등록 대상
자가 이제는 10만 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규제대상의 폭을 넓히며 진화한 재산등록제도는 법 제도적
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는 재산등록 신고 시스템에 
있어서도 완성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2)이나 아직도 일부 제도에 대하

1) 1960년 11월 26일 정부가 공무원재산등록법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소관위원
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의하여 폐기
되었다. 정부는 이듬해 1월 12일 다시 제출하였으나 역시 같은 해 5월 3일 회기불
계속의 원칙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2) 행정안전부는 공직윤리전산시스템 통합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267개 각
급 재산심사기관에서 개별 운영 중인 등록 심사시스템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PETI)으로 통합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의 재산등록
신고 및 공개, 주식대상자제도, 퇴직공직자 추업제한제도, 선물신고 등 전반적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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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본인 재산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그 재산을 등록 공개토록 함으로써 야기되는 등록의무자들의 
불만, 정기재산신고시 제공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수시재산신고시에
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재산등록대상자들의 요구, 직계존비속의 재
산등록 공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고지거부제도에 대한 시민
단체의 끊임없는 폐지요구, 그리고 보완명령에 따라 보완신고는 하였
으나 보완신고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 등이 그러하다. 그 외에도 여
러 가지 비판과 제도개선 사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
상의 네 가지 논점에 한정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및 입
안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 방법

1981년 법 제정 이후 1993년부터 실질적인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흘렀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 미
미한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2006년 개정으로 법 제도적 측면에서나 
실질적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이렇다 할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문적, 문헌적 연구방법에 의하기 보다는 법규 
해석과 실무적 접근방법에 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 
집행시 드러나는 문제점의 파악과 이와 관련한 법리적 문제점 도출을 
위한 관련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연구, 입법취지를 추적하기 위
한 국회 회의록 등의 조사 연구, 그리고 실무 현장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제2장에서 본 연구의 논점을 정확히 파악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여러 규정 중 주로 본 연구

리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이다. 2008년 1차 완성
을 본 이 시스템은 해마다 업그레이드되어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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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개관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현
행 공직자윤리법의 법제상, 운용상 문제점을 전개하고, 제4장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과 입안례를 제시하였으며, 끝으
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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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현황
본 연구의 전개를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연혁과 그 주요 내용을 개

관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
기 때문이다. 

제 1절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발달과정

1. 개 요
우리나라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도입이 처음 검토된 것은 제2

공화국 때였다. 1960년 정부가 공무원재산등록법안 을 국회에 제출
하였으나 기존 법령만으로도 부정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별
도의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1964년 제3공화국
의 박정희 정권하에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국무총리 지시로 공
무원 재산 자진신고에 관한 지침 을 마련하여  같은 해 7월 16일 공
직자 재산신고가 실시된 바 있었으나 이것도 1회성에 그치고 말았다. 

법률에 의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 된 것은 1981년에 제정
되어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이 시초였다. 제정법에
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고위직 공
직자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
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정법은 등록사항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3) 심사규정은 두었으나 심사 결과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지 않는 
3) 제정법 제10조 제1항. 정부제출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총무처장관

은, “등록재산은 사유재산에 속하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은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등록재산의 내용은 그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제107회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1981. 5.14), 39쪽



제 2 장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현황

18

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4) 또한 심사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5)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이 없
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의 의지 부족으로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6)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현재와 같이 등록, 공개, 심사, 처벌의 틀을 
갖춘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이다.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동
시에 대통령이 재산을 자진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에도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 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금융거래자료 조회기준이 신설,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금융자료 사전조회 
제공제도, 재산형성과정 심사제도, 고지거부 허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2. 공직자윤리법의 연혁
(1) 1981년 12월 31일 제정

제정 공직자윤리법은 정무직 및 3급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장관
급 장교, 총장 부총장 학장인 교육공무원, 교육감, 총경이상 경찰공
무원, 소방감이상 소방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을 재산등록의
무자로 규정하였다.

등록재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재산등록은, 행
4) 제정법 제8조 제1항
5)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제안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에서 박상

천의원은, “---10년전 1980년에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총무처에 알아본 결과 
단 한 번의 활발한 활동도 없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라고 하였다. 제161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7호(1993. 5.20), 3쪽, 

6) 정부는 재산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83년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행정위원회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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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무원은 총무처에, 국회 법원소속 공무원 및 군인 등은 각각 
해당 소속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각 등록기관에서 등록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2) 1993년 6월 11일 전면 개정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이상 공무원, 대령이상 장교, 지방의회의원 등

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부 분야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6급까지 등록
토록 하였다. 고지거부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시에도 재산변동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에 있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도 등록
토록 하였다. 

가장 획기적인 개정 사항은 재산공개제도의 도입이었다. 정무직 및 
1급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중장 이
상의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 자
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을 등록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나 공보를 통하여 공개토록 하였다.

등록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공개대상자에 한
하여 특정 점포에 심사를 위한 금융조회를 가능토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재산등록 거부의 죄, 무
허가 열람 복사의 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3) 1994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종전에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특정 점포에서만 가능하던 금융조회를, 

재산등록의무자 전체에 대하여 금융기관 본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산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직계존비속 중 외조부모와 외손자
녀는 등록재상에서 제외하고 고의에 의한 누락신고 뿐만 아니라 중대
한 과실에 의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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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세무분야(국세, 관세, 지방
세), 감사분야(감사원, 중앙 및 자치단체 감사부서) 및 검찰사무직의 
경우 9급 공무원 이상을, 경찰 소방공무원은 경사 이상 및 소방장 
이상을 등록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권
한도 더욱 강화하여, 심사대상자가 재산심사에 필요한 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2001년 1월 26일 일부 개정
재산공개대상자를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분야 7급이상 공무원에

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하위직 공무원에대한 재산등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 재산변동 신고시 주식거래내역신고를 
의무화하고 재산심사기간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 외에 등록재산 심사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할 수 있는 
대상에 허위등록 외에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및 재산상 이득
을 취득한 혐의자도 추가하였다.

(5) 2005년 5월 18일 일부 개정
2005년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이다. 재

산공개대상자 및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매
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
회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으로 구성하며, 그 중 6인에 
대하여는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도록 하였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회사가 60일 이내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
으로 바꾸어 운용할 수 있다. 60일 이내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 수탁



제 1 절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발달과정

21

회사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한 번에 30일 이내에서 처분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실제로는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백지신탁을 하기보다는 당해 공직자
가 직접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각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이 주
로 백지신탁의 대상이 된다.  

(6) 2006년 12월 28일 일부 개정
그동안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격차가 커서 실질

적인 재산가액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실거래가격을 등록
재산 가액유형에 추가하였다. 또한 가액등록 대상재산의 범위를 확대
하고, 자동차, 귀금속류, 골동품 및 예술품, 합명회사 등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가액을 등록하여 재산 총액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변동신고 
시에는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재산등록의무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금융자료 사전조회 제
공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명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가 금융기관에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명의인에게 제공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재산의 피상적인 정확성 심사보다는 실질적인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의무를 신설하였다. 

그 외에도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비
판이 있어, 기존 고지거부에 대한 사후심사를 사전심사로 전환하고 3

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7) 2009년 2월 3일 일부 개정
양성평등원칙의 실천을 위하여 재산등록 친족범위를 합리적으로 조

정하여 혼인한 여성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지 
않고 본인의 직계존속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만, 개정 법 시행 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의무자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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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그대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2006년도에 도입한 금융자료 사전조회 제공제도를 부동산에 
대하여도 확대하여, 등록의무자가 재산신고를 위해 명의인의 동의를 받
아 부동산 정보를 요청한 경우 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절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1. 재산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이후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

대되어왔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정무직공무원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
가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
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
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
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실 경호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
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도 등
록대상이며 이들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
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도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그 밖에,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및 전문대학
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
치도의 교육감 교육장 및 교육위원 등도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재산등록의무는 공무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
행의 총재 부총재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
독원의 원장 부원장과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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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의 임원, 그리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도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등록대상재산
(1) 재산등록의 인적 범위 및 고지거부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
는 사람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재산이며,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의 재산
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인의 직계존비속 중 본인의 피부
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
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7)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최저생

계비와 고지거부하려는 자의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 

(2) 재산등록의 물적 범위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

지는 않다. 다만,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
7)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 
8)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의2,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입이 있으면 고지거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2010년도 허가기
준 금액은 1인 가구 75만원, 2인 가구 128만원, 3인 가구 166만원, 4인 가구 204만
원이다. 또한 그 수입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또는 다른 가족으로부터
의 이전소득(생활비, 용돈 등) 등 종류를 묻지 않으며, 이러한 소득이 없더라도 소
득을 산출할 수 있는 금융 및 부동산 자산(고지거부자 주거목적의 주택 제외)이 있
는 경우 소득환산율(시중 CD금리)로 환산한 금액도 소득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소
득은 1년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이 없으면 재산
등록의무자 본인이 부양을 하는 것으로 보아 고지거부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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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고 하여, 명의
가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물론이고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소유권이 본인에게 귀속하는 재산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다.9)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0)

1) 부동산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및 전세권 등이 이에 해당한

다. 이외에도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인한 분양권도 해당 토지 또는 
건물란에 ‘분양권’을 선택하여 등록한다. 주의할 점은 건물 임차권은 
민법상 채권의 하나이나 등록은 토지, 건물란에 한다는 것이다.

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이 이에 해당

한다.

3) 동산 및 기타 권리
현금(수표 포함), 예금11),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

무는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하여야 한다. 주의하
여야 할 것은, ‘소유자별 합계액’이지 ‘계좌별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
제품 포함)과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그리
9)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본문. 이 경우, 명의는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적 소유권이 본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재산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
가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명의
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등록을 하는 것
으로 운용하고 있다.

10)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11) 제3장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재산등록시 실질적 소유여부가 가장 문제되는 것

이 예금이다. 예컨대,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모금한 후원금은 일반적으
로 당해 국회의원 명의의 계좌로 관리되나 그 후원금이 국회의원의 개인 재산이 
아님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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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도 등록하여야 하고, 소유자별 연간 1

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역시 등록대상 재산이다.

그 밖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과 주식매수선
택권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3) 등록재산의 가액산정방법
재산을 등록할 때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12)

1) 부동산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

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

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을, 그리고 상가 빌딩 오피스텔, 그 밖
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
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병기)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등록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광업권, 어업권 등은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

류 수량 내용 등 명세를 등록하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
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

12)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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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종류 제작연도 제작회사 등록번호 등 명세를 등록한다.

3) 동산 및 기타 권리
현금 예금 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을, 국채 공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를, 그리고 주식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을 등록하고,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
를 등록한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
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을 등록하고, 금 및 백금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 함량과 중량
을,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크
기 색상 등 명세를,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 크기
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크기 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를 등록한다.

그 밖에 회원권은 취득가액(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 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을 등록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
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
시가 등 명세 등을 등록한다. 

3. 재산의 등록시기와 등록기관 및 변동사항의 신고
(1) 재산의 등록시기

공직자가 처음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법에서 정한 
등록기관에 등록13)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13)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등록’이라는 용어와 재산‘신고’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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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전보 강임 강등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재산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등록의무를 면제받
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
는 전보 강임 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정기재산변동
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만을 신고하면 되고 새로이 신규 재산등록
을 할 필요가 없다. 

(2) 재산의 등록기관
재산등록은 일반적으로 그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에 한다.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사무처에,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은 법원행정처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
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에, 그리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사무처에 등록한다.

정부의 부 처 청소속 공무원은 그 부 처 청 및 위원회에, 감사
원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사무처에 그리고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은 
국가정보원에 등록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등록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교육청에,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 공무원은 그 교육위원회에 등록한다.

하고 있다. 전자는 처음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제5조제1항)와 승진 전보 
등으로 인하여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제10조제2항)에 하는 것으로, 후자는 매년 정
기적으로 하는 것(제6조제1항)과 퇴직 시에 하는 것(제6조제2항)으로 사용하고 있
으며, 그 이외의 재산심사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에서는 모두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처음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 하는 
등록과 퇴직시 하는 신고를 ‘수시재산신고(수시신고)’라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
는 신고를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정기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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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 처 청
에, 그 밖의 등록의무자 및 정부의 부 처 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
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행정안전부에 등록한다.

(3) 재산변동사항 신고
재산등록의무자는 자신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4)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
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5) 

4.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사전조회 제공 제도16)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의 편의제공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획기
적인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사전조회 제공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매
년 정기변동신고시 재산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 가족 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각자의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사전에 조회하여 재산등록의무자
에게 제공하고 금융실명법상의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재산등록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17) 금융자료에 대한 사전조회 서비스는 2006년 12

14)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 본문. 재산변동사항 신고기간이 2개월로 된 것은 2006

년 12월 28일 개정(2007. 1. 1 시행)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까지는 신고기간이 1개월
간 이었었다. 신고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같은 시기에 개정된 제6조 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금융정보에 관한 사전조회 제공제도’가 실시되어 사전조회기간 20일(1. 

1 ~ 1.20)과 PETI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기간 등이 1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15)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2항 
16)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5항 및 제6항
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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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일 법 개정시 도입되어 2008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시부터 시행
되었고, 부동산자료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3일 법 개정시 도입되어 
201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5. 등록재산의 공개18)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정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9)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여야 할 
재산공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정무직공무원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
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
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
는 별정직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그리고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
무원 및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과 지방 국
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의 등록재산도 공개대상이며 이들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어느 개인의 금융자료 조회를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조회대상 
명의인에게 그 제공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자료 사전조회 제공제도
가 도입되기 전에는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및 
그 가족을 포함한 약 60여만명의 금융자료를 각 금융기관에서 조회한 후 그 조회
사실을 각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했으며 관할 등록기관에서는 막대한 금액의 통
보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18)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19)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은 신고기간이 2월 말일에 만료하므로 3월 말일 경에 동 

신고내역이 공개되고, 그 이외의 신규 또는 퇴직 신고 내역은 각각의 신고기간 만
료후 1월 이내의 기간 중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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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등록재산 또한 공
개대상이다.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
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등의 등록재산도 공개하여야 한다. 

공무원 이외에도,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부총재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 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의 등록재산과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신고한 변동신고내역도 공개하여야 한다.

6.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20)

재산등록의무자가 신고한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그 진위 여부와 누
락신고재산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
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차치단체 및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2)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21)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시 군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20)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
21)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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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7.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1) 재산등록사항 심사2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신고한 재산등록사항을 공개
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
여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
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 포함)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
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
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
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
22)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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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재산형성과정 심사23)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
한 경우 공개대상자가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
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재산 현황을 
stock 개념 뿐 만 아니라 flow 개념으로 파악하여 단순히 누락신고 여
부의 심사가 아닌 재산형성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고자 2006년 12월 
28일 법 개정시 도입되었다.

8.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의 처리
(1) 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한 처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재산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
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재산의 규모 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공직자윤리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
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또는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 의
결요청 등 네 가지 조치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4)

이 경우,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는 나머지 
조치에 부수하여 병과할 수 있다.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결정되면 공
23) 공직자윤리법 제1조 및 제8조 제13항 내지 제15항
24)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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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법원에서는 2천만원 이하로 부과
할 수 있다.

(2) 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보완명령
재산심사 결과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
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25) 이는 등
록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의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법 제8조의2에 의한 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오류를 정정토록 함
으로써 하자를 즉시 치유하려는 의도에서 명하는 것이다.

25)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재산공개가 종료된 뒤 보완명령에 의한 보완
신고를 하는 경우, 제3장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신고는 하였으나 공개는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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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제 1절 공적 재산인 후원금을 개인 재산에 
       등록하는 문제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26) 이 후원
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후원금은 등록의무자 개인의 사적인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
하도록 되어있어 등록의무자의 재산 총액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 후원금을 등록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의 개념과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제도에 관하여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1.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인 후원금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의 개념에 관해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등록대상재산의 인적범위와 관련하여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등
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
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의무자 본인 명의이며 실질적 소유권까지 본인에
게 귀속하는 재산은 물론이고, 비록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소
유권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면 등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의무자 본인 명의이나 실질적 소유권이 본인에게 귀속
하지 않는 재산27)에 대하여는 분명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26) 후원금은 국회의원, 대통령선거후보자,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등이 모금할 수 있으

나 재산등록대상자에는 국회의원만이 해당하므로(정치자금법 제6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하여만 논의하기로 한다.

27) 이런 재산에는, 정치후원금이나 동창회비, 친목회비 등이 있다. 정치후원금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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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도 일단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등록재산임이 분명한 것으
로 해석하고 있으나 특히 후원금에 대하여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 정치자금법상 공적 재산인 후원금28)

후원금은 그 모금에서부터 관리, 처분에 이르기까지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1) 후원금의 모금29)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가 후원
금을 모금한 때에는 즉시 후원회지정권자인 해당 국회의원에게 기부
하여야 한다.

(2) 후원금의 관리
1)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 지출30)

국회의원은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
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후원금의 수입과 

록의무자 본인 명의로 관리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동창
회비나 친목회비 같은 것들은 원래 해당 동창회나 친목회의 단체 명의로 관리되어
야 할 것이나 규모가 작은 경우 동 단체의 회장이나 총무가 개인명의의 예금 계좌
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통상 사용되고 있는 ‘정치후원금’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제1

호에서는 ‘정치자금’의 종류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후원금을 ‘정치후원금’이라 칭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후원금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금’ 또는 ‘후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로 한다. 

29)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
30) 정치자금법 제34조 및 제36조,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4조제1항 및 별지 제29

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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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첨부하여야 한다.31) 후원금 계좌가 국회의원
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입과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회계책임자가 후원금을 수입
지출하는 경우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만 할 수 있다. 

2)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32)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의 기부일자, 금액, 후원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선임권자의 재산 등 
수입의 상세내역과 지출의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
출의 상세내역에는 지출일자, 금액, 목적, 지출 받은 자의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3) 후원금의 회계보고33)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
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 보고에는 후원금으로 구입 취득한 
재산상황,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입 지출의 상세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영수증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잔여 후원금의 처리34)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
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해산하며, 정
치자금법은 이 경우 발생하는 잔여 후원금의 처리에 관하여 상세히 
31) 국회의원은 기부 받은 후원금을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

한다. 후원금을 예치하는 예금계좌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관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명의로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2) 정치자금법 제37조
33) 정치자금법 제40조
34) 정치자금법 제21조,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조



제 3 장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38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잔여후원금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철
저히 관리하고 있다.35) 

먼저 국회의원이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대통령선
거경선후보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에는 그 잔
여재산을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금의 연간 모금 기부한
도액 범위 안에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당원이 아
닌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상의 방법으로 인계하지 아니한 후원금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다. 국고에 귀속시킬 경우에는 회계책임자는 귀속대상 후원금이 있음
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내역과 해당 후
원금을 보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이 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4) 벌 칙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한 자,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한 자 등에 대
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36) 후원회
35) 참고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대통령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예

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의 잔여재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
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후원회지장권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 총액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였었으나 이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10년 7월 23일 개정법에서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국고에 귀속토록 하였다. 헌재 2009.12.29, 2008헌마141, 판례집 제21권 2집 하, 869쪽. 

36)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8호 및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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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7)

3. 개인 재산에 등록함으로 인한 재산총액의 
  과대계상

실질적으로 본인 재산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본인 재산으
로 등록한다는 것, 곧 재산가액이 그만큼 부풀려짐을 의미한다. 이러
한 불합리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재산공개시 ‘비고’란 또는 ‘변동
사유’란에 ‘후원금’임을 소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
무리 소명한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후원금 소명내역을 일일이 확인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언론에서는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통계를 산출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왜곡된 사실이 전달되
는 결과가 된다. 신고재산 총액이 적은 경우에는 왜곡의 정도가 더욱 
크다. 

제 2절 수시재산신고를 위한 공직자재산 
       사전조회 제공제도의 시행 문제

1. 까다로운 수시재산신고 절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는 등록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 재산의 ‘정확한 등록’이라는 어
려움에 봉착한다. 현실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확
히 등록’하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록대상 재산
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직접 금융

37) 정치자금법 제48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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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등록 기준일자 현재의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38) 장기 미거래 계좌나 소액계좌를 실수로 빠트리거나 
미처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실수로 누락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재산등록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이다.39) 

정확한 파악도 어렵지만 정확한 신고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신고
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등록대상으로 판단
하지 못하거나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로 적
발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40) 

등록의무자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사전조회 제공제도를 전격 도입하여, 금융거래 정보에 

38)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타인이 대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금
융기관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인터넷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다. 

39) 자기 또는 자기 가족에게 재산이 있는지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컨대, 

소규모의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공직자가 주가 하락으로 신고대상 금액에 미
치지 못하여 보유사실을 잊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여 신고대상금액으로 
된 경우, 노부모가 공직자 몰래 공직자의 자녀(노부모의 손자녀) 앞으로 적금이나 
보험을 들어 놓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문중재산(선산)의 등기 명의인으로 등
재되어 있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고 많다. 

40) 이러한 사례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한다. 

- 간접투자상품의 경우 평가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실제불입금액을 신고하여 평
가금액과 차이가 나는 사례

- 신고는 하였으나 입력과정에서 다른 항목에 신고하여 누락하게 된 사례(예 : 수
익증권을 예금항목에 신고하지 않고 주식항목에 신고)

- 금융기관 대출시 대출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상환을 위한 입금계좌를 신고한 사례
- 자동차 리스시 잔존 리스료를 채무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 증권회사의 예탁금 잔액은 예금항목에 신고해야 하는데 증권항목에 신고한 사례
- 저축성 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 신용협동조합이나 마을금고의 출자금을 예금란에 신고하지 않고 출자지분란에 신

고한 사례
- 후순위채권을 유가증권란의 회사채란에 신고하지 않고 채권란에 신고한 사례
- 아파트 소유권은 신고하였으나 면적, 주소 등을 잘못 신고한 사례 등
물론 이러한 위반사항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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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2008년부터, 부동산 정보에 관하여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정기변동신고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수
시신고에 대하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산등록의 
불편함은 이미 규정을 어느 정도 숙지한 정기변동신고 대상자들 보다 
처음 재산등록을 하는 신규재산등록 대상자들이 더 크게 느낀다. 

2. 사전조회 제공제도로써 경미한 재산누락오류의 방지
공직자윤리법은 제8조의2 제1항에서 재산등록규정의 위반 사유로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
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고의 또는 중과
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즉,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는 처벌을 하지 않고 정정조치 또는 보완명령을 한다. 

<표 1>의 2009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결과를 보면, 

심사대상인원 중 정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인원이 5,012명이고, 이
중 정정조치 또는 보완명령을 받은 인원이 4,937명으로 전체 처분인원의 
98.5%를 차지한다. 이들 인원이 처분을 받게 된 경미한 과실 중 일부는 
사전조회 제공제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41)

4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0연차보고서 34쪽에서 2009년도 재산심사결과 보
완명령을 받게 된, ‘착오 등 과실에 의한 경미한 금액의 누락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도시계획, 경지정리 등에 의해 분할된 토지의 일부 누락
- 문중재산 등 공유부동산에 대한 신고누락
- 공동명의로 된 선산, 묘지 등 문중재산의 누락
- 예금이라는 인식이 희박한 보장성보험의 누락
- 수시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봉급계좌의 누락
- 제1 및 제2금융권이 아닌 기관공제회 저축예금 등에 대한 누락
- 수익증권 및 펀드에 대하여는 불입금액을 평가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재산의 과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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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9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재산 심사결과

구  분 심  사
대상자

심 사 결 과
자체
종결

정정 
조치

보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총  계 106,211 101,199 2,775 2,162 63 1 11

공개대상자 2,250 2,079 51 96 23 1 0

비공개대상자

소계 103,961 99,120 2,724 2,066 40 0 11

위원회
직접 심사 6,107 5,807 118 162 19 0 1

위임심사 93,313 93,313 2,606 1,904 21 0 1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0연차보고서 33쪽

제 3절 고지거부제도의 폐지 문제

1. 고지거부제도의 도입 취지
재산공개제도는 필연적으로 공개되는 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될 때에는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은 하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없었으나,42) 1993년 재산공개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논란
이 제기되었다. 

공직자 본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는 그가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담과 의무를 질 것에 동의하여 국가와 특별한 권력관계를 맺은 특
별권력관계에 있으므로 국가로부터 재산공개라는 부담을 진다고 하여 

42) 앞의 각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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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43) 그러나 직계존비
속의 경우에는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
이다. 고지거부제도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채택된 제도이다. 직계존
비속에게 고지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라는 위헌
시비를 피해가려 한 것이다.44) 

2. 불합리한 고지거부 허가기준
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고지거부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직계존비속

이 ‘공직자의 피부양자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45) 공직자의 부양
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고지거부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때 부양을 받는지 여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거부권을 부여하게 되면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또는 부(富)’가 있는 자의 사생활은 
보호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들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노출되기를 원치 
않는 경제적 능력자들이 있을 수 있다면, 고지거부 요건을 충족시킬 

43)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심사 도중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과 관
련한 유수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 박상천 의원은, “--공직자는 특별권력관계... 요새 
젊은 학자들은 행정법관계라고 그럽디다. 행정법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정한 
부담과 의무를 질 것을 동의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이상 다소의 부담은 위헌이라 볼 
수 없는데, 어디서 위헌론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러면 직계존비속에서 생길 수 있습니
다.”라고 답변하였다. 제161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7호(1993. 5.20), 7쪽.  

44)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서 박상천의원은, “---다만 직
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그 공직자의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거부할 수 있도
록 거부권을 주었습니다. ---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생활 보호
이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구하는 사태에 미리 입법부로서 대응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앞의 회의록, 2쪽. 

45)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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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의 재산조차도 없다는 사실이 노출되기를 원치 않는 경제적 무능
력자들 또한 있을 수 있다. 경제적 눙력자의 사생활만 보호되고 경제
적 무능력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은 경제적 무능력
자의 프라이버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재산은닉에의 악용 가능성
고지거부제도가 공직자 본인의 재산을 은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독소조항이라는 비난 여론은 이 제도가 도입되고 재산공개가 처음 시
행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46) 가 차명 금융계좌, 부
동산 명의신탁, 변칙상속, 위장증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고지거부 제도를 활용하여 재산공개를 하지 
않은 정부 공직자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2000년 이후 10년간 고지
거부 공직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더구나 고지거부 사유만 밝

46) 1994. 3. 2 동아일보 6면, “이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이 고지거부 조
항. 현행규정에는 ‘등록대상공무원의 직계존비속가운데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등
록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공직자의 재산을 숨길 수 있는 은
닉처가 된다.” 

1996.10.28 경향신문 3면, “재산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고지거부 할 수 있도록 한 ‘고지고부제’도 독소조항이다. 재산을 은닉시킬 여지가 
그만큼 큰 것이다.”

1997. 6.26 동아일보 2면, “부방위(부패방지위원회)는 한편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 재
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재산등록의 범위를 공직
자 본인, 배우자, 미성년 직계비속으로 축소한 뒤 고지거부권을 완전히 폐지토록 ---”

1997. 7.30 경향신문 3면, “제도 자체만 해도 직계존속 재산의 고지거부 조항이나---

얼마든지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1999. 3. 1 경향신문 7면, “고지거부제도 남용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핑
계로 많은 공무원들은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재산을 고지거부로 누락시킨다. 

고지거부제가 재산은닉을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는 셈이다.”

2009. 3.28(http://blog.daum.net/ccdm1984/17043881SBS),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고지거부를 했고 그 숫자는 올해 더 늘어난 것이다. 고지거부 제도는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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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면 가능하던 고지거부가 2008년도부터는 미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엄격해 졌음에도 불구하고47) 고지거부 인원이 
그다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산등록의무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내
역 제공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함을 시사한다.

<표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도별 고지거부 현황

연 도 재산등록
의무자(명)

고지거부
공직자(명)

고지거부
비율(%)

비 고

2000 79,254 10,510 13.3

고지거부 사유만 밝히
면 고지거부 가능

2001 74,643 16,425 22.0

2002 77,838 18,203 23.4

2003 79,164 19,122 24.2

2004 82,618 19,929 24.1

2005 84,607 26,810 31.7

2006 101,860 34,378 33.8

2008 106,546 32,283 30.3 공직자윤리위 허가를 
받아야 고지거부 가능2009 106,354 33,628 31.6

2007년도는 고지거부허가제 시행을 위한 과도기여서 통계에서 제외.

2009년도 각 헌법기관의 고지거부 현황을 보면 <표3>과 같다. 선거
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보다 크게 웃도는 고지거부 비율
을 나타내고 있다.

47) 199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시 재산등록서류에 고지거부 사유를 명시하기만 하면 
고지거부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06년 개정시는 고지거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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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9년 현재 각 헌법기관별 고지거부 현황

기      관 재산등록
의무자(명)

고지거부
공직자(명)

고지거부
비율(%)

비   고
국      회 336 125 37.2 공개대상자
대  법  원 3,748 1,592 42.5 공개 및 

비공개대상자헌법재판소 82 36 43.9

선거관리위원회 330 53 16.1

제 4절 보완신고내용의 비공개 문제

1. 보완명령을 재산공개 후 조치수단으로 운용
보완명령제도는 1981년 제정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제도이다. 1993

년 법 개정시 제8조의2에 의한 처벌규정과 함께 신설된 규정이다.48)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재산등록제도는 등록(신고) 공개(공개대
상자의 경우) 심사 조치의 과정을 거친다. 공직자가 매년 재산등
록(신고)을 하면 공개대상자의 경우 이를 관보나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
고, 등록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하는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종래 보완명령규정을 재산공개후에 심
사 결과에 따른 처리의 하나로서 해석해 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제8조의2에 따른 처벌을 할 정도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미한 단순 과실에 의한 누락이나 오기가 있는 경
우 이를 보완하여 정정신고토록 하는 것으로 운용해온 것이다.49)

48) 보완명령규정을 신설하는 신상식의원의 개정안과 보완명령규정 및 징계, 고발 근
거규정을 신설하는 이부영의원의 개정안이 1993년에 각각 발의되었었으나, 당시 이 
법의 소관위원회인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2개안을 모두 폐기하고 위원회 대
안을 제안하면서 현재와 같은 보완명령규정과 경고, 과태료, 일간지 공개 등의 처
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4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완명령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기준(20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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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완신고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완명령을 받아 보완신고를 하더라도 그 신고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수시등
록사항과 변동신고사항에 대한 공개규정만을 두었을 뿐 보완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고, 제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중대한 과실 또는 허위등록 등에 따른 처벌로 ‘일간신문 

보완명령 :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 누락은 아니나 보완의 실익이 있고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재산 누락액에 관계없이 누락점수가 2,000만점이상 6,000만점미만일 경우 보
완명령 조치

       ‘2,000만점이상 6,000만점미만’은 ‘2,000만원이상 6,000만원미만’의 금액에 
해당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2010. 3)]

보완조치
    󰋮 조회성 재산 순누락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비조회성 재산 순누락액 5천만원 이상
       비조회성 재산 : 현금, 사인간 채권 채무, 차명재산, 해외보유재산, 비상

장주식, 금, 골동품, 예술품 등.  

    󰋮 ‘실무종결’에 해당하더라도 정정의 실익이 있는 경우(예: 부동산, 비조회성재산 등)

      실무종결은 순누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신고대상 금액이 없는 친족을 누락한 경우
    󰋮 기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항목은 신고하였으나 금액 단위, 면적, 주소, 지분 등 권리명세 오기
      정보제공요청동의를 통해 받은 제공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신고
         ex) 신고당시 제공받은 자료에는 없었던 계좌이나, 이후 금융기관이 위원회

로 재회신하였을 때 포함되어 누락으로 인정된 경우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의무자인 경우, 재산등록방법을 착오하여 다른 항목

이나 비고 등에 신고(기재)한 경우
         ex) 건물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비고에 채무가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건물임

대채무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
      재산등록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잘못 신고하였거나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닌 

재산을 잘못 신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중 재산, 친목회비 등 재산의 잘못 신고
      구거, 도로, 농지 창고 등 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거의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동산의 잘못 신고
      기타 위 사항과 유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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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 사실의 공표’라는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심사
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50) 결국 보완명령의 경우, 

보완신고는 하였으되 국민에게는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되어 있
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50) 공직자윤리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도 ‘과실누락으로 위원회에서 보완명
령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받아 보완신고된 재산을 별도로 공개하여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보완신고된 재산의 공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제8조의2에 중대한 과실 또는 허위등록 등에 따른 처벌로 허위등록 사실의 공표
라는 벌칙조항이 있어 이 벌칙을 적용받지 않는 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없으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하였다. 공직윤리업무편람, 행정안
전부, 2008,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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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개선 방안
제 1절 후원금의 등록 제외

1. 등록대상 재산에서 후원금을 제외
공직자윤리법이 재산등록 및 공개를 하도록 하는 목적은 자신의 재

산내역과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여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부정한  
재산 증식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정확한 재산내역의 공개
가 전제되어야 한다.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획일적 
법 논리로 본인의 재산이 아닌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재산
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본인의 재산이 부풀려지도록 하는 것은 ‘정
확한 재산 공개’라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정확한 공개라는 것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없
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공개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모금 단계에서부터 그 후원회가 해산한 뒤까지 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배경으로 후원금을 등록대상 재산에서 제외하
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후원
금계좌에는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에도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자
금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51) 후원금 계좌 자체를 등
51) 후원금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국회의원의 개인 자금을 정치자금법 제3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후원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재산으로 예치하여 우선 지출하고, 후원
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만큼 상계 처리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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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 4 조(등록대상재산) (생 략)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제 4 조(등록대상재산) (현행과 같음)
  ------------------------------------------

----------------------.
  1. 2. (현행과 같음)

록대상에서 제외하면 예치되어 있던 개인자금까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른 재산과의 형평성 문제
공직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직자 본인이 재산이 

아닌 재산으로는 후원금 외에도 동창회비, 친목회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 재산 중 후원금에 대하여만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다른 
재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금 계좌의 개설이 강제되
어 있으며,52) 그 지출을 회계책임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의원의 사
적 처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53) 그 운용과 지출을 감시할 법
적 수단이 없어 사적 처분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동창회비나 친목
회비 등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개정안 예시
정치자금법 에 따라 모금한 후원금은 예금의 형태로 관리되므로 

예금항목에서 후원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전술
한 바와 같이 후원금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그 계좌에 예치되어 있
던 개인자금이 신고대상임은 물론이다.

52) 정치자금법 제34조 제4항 제1호
53)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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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3. 다음 각 목의 동산 증권 채권

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가. (생  략)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

의 예금

   다. 카. (생  략)
  4. 5. (생  략)
  (생  략)

  3. -------------------------------------------- 
-----------------------------------------------
----

   가. (현행과 같음)
   나. ------------------------------------------예

금( 정치자금법 에 따라 후원회
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은 포함
하지 아니한다)

   다. 카. (현행과 같음)
  4.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 2절 사전조회 제공제도의 확대 실시

1. 수시재산등록을 위한 사전조회 제공제도 실시
사전조회 제공제도를 정기변동신고시에만 시행하고 수시재산신고시

에는 시행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정기재산변동신고의 경우 매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 조회할 수 있어 그 업
무가 비교적 간단한 반면, 수시재산신고의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등
록의무자가 발생하여 조회를 자주해야 한다는 것이다.54) 

그러나 수시재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 종료 후 심사할 때 조
회(사후조회)를 실시한다.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조회를 하는 것
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사후조회는 각 기관별로 일정기간 취합해서 
조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수시신고기간을 정기변동신고기
간과 같이 2개월로 연장하면, 사후조회의 경우에도 조회대상자를 일
정 기간 취합하여 조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55) 

54) 실제로 수시대산신고 대상자는 수많은 재산등록기관에서 거의 매일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55) 심사기간 2개월 중 약 1개월 정도 조회대상자를 취합하여 조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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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확성 심사에서 정당성 심사로
재산등록규정 위반 사례는 등록의무자의 과실로 인한 오류가 대부

분이다. 그러다 보니 재산심사를 위한 행정력도 등록의무자의 신고내
역이 정확한지 여부에 주력하게 되고 정작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정기변동신고시 사전조회 제공
제도를 도입하였고, 재산형성과정심사를 위한 근거규정을 둔 것이다. 

재산등록제도의 흐름이 등록의무자가 ‘정확한 등록’을 했는가에서 ‘정
당하게 형성된 재산’을 등록했는가로 변화한 것이다. 그런 흐름에 부
합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전조회 제공제도를 수
시재산등록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사전조회 제공제도가 모든 재산등록 과정에 적용된다면 등록의무자
의 시간과 노력의 절감뿐만 아니라, 정확성 검증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수시재산신고기간의 연장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은 원래 1개월간이었

으나 2006년 12월 28일 법 개정시 사전조회 제공제도의 도입과 때를 
같이하여 2개월간으로 연장되었다. 신고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사전조
회를 실시하여 각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는데 20여일이 소요되기 때
문이다. 사전조회 제공제도를 수시재산등록에도 적용한다면 제5조 제
1항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등록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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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 5 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
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
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 강임(降任) 강등(降
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
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
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
강임 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
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
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1. 13. (생  략)

  (생  략)

  <신설>

제 5 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

-------- 2개월 ----------------------------- 

------------------------------------------------

------------------------------------------------

------------------------------------------------

------------------------------------------------

-----2개월-----------------------------------

------------------------------------------------

------------------------------------------------

------------------------------------------------

------------------------------------------------

------------------------------------------------

------------------------------------------------

------------------------------------------------

------------------------------------------------

------------------------------------------------

------------------------------------------------

--------.

  1.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4. 개정안 예시
변동사항신고시 시행하고 있는 법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의 사전조회 

제공제도를 최초신고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제5조에 제4항을 준용규정
으로 신설하고, 퇴직신고시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제6조 제2항을 개정
하였다. 그리고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에서 신고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였고, 이를 제6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4 장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개선 방안

54

현     행 개  정 안
제 6 조(변동사항 신고) (생  략)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
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
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생  략)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
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
하고 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
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
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도 불
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 6 조(변동사항 신고) (현행과 같음)

  -------------------------------------------

2개월----------------------------------------

------------------------------------------------

------------------------------------------------

------------------------------------------------

------------------------------------------------

------------------------------2개월----------

------------------------------------------------

------------------------------------------------

---------------------------------.

  (현행과 같음)

  ------------------------------------------- 

------------------------------------------------

--------- 제1항과 제2항에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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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
지 아니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
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
산 보유 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 받
으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생  략)

------------------------------------------------

--------------------------.

  ------------------------------------------- 

---------------제1항과 제2항에----------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제 3절 고지거부제도의 폐지

1. 고지거부제도의 폐지
고지거부제도는 경제능력 있는 직계존비속과 그렇지 않은 직계존비

속간의 형평성을 무너뜨린다는 점, 경제능력 없는 직계존비속을 공개
토록 함으로써 그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직
계존비속의 재산공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그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마치 투명한 공직사회임을 과시하기라도 하는 양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토록 한 후 고지거부라는 제도로 공개를 피해가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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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법 규정에 밝지 못한 일반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라는 비난을 받
게 될 것이다. 

2. 직계존비속 재산의 비공개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개하게 되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사생활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본다. 다만, 직계비속 중 공직자 본인이 부양하는 직계비속은 
부모의 경제적 보호아래에 있고 그 부모와 단일한 경제주체를 구성한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종전과 같이 공개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우
리나라밖에 없다. 재산등록대상자의 범위, 공개방법, 등록재산의 범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재산등록제도가 가장 강력하게 규
정되어 있다. 엄격한 규제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는 좋으나 
그 규제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되, 등록대상에서도 제외
할 것인가는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의 연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당시부터 지금까지 직계존비속을 등록대
상으로 규정하여 왔으므로, 이들을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되 공개만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래의 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재산등록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엄격함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23개국이다. 그중 필리핀과 페
루는 실제 법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영국과 독일은 이해관계
보고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19개국이 재산등록제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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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공직자재산등록제도 실시 국가56)

구  분 대  상  국  가 비     고

아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스리랑카, 터키, 인도 필리핀, 페루는 실제 
법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미  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페루, 볼

리비아,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유  럽 영국, 프랑스, 독일 영국, 독일은  이해관계
보고제도57) 실시

오세아니아 호주, 파푸아뉴기니

아프리카 가나

23개국의 등록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보면, 외형상으로는 <표 5>에
서와 같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터키, 브라질, 볼리비아, 인
도 등 7개국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장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중 필리핀을 제외한 6개국은 
<표 6>에서와 같이 비공개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그나마 필리핀은 
제도가 제재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56) 이 절의 표는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제도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2004.3) 81~83쪽에서 인용

57) 이해관계보고제도라 함은 자산이나 소득 개념보다 그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
해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 직위, 재정적 원조 등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부
정의 소지를 예방하려는, 주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의미한다. 앞의 보고
서,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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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국의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대상 공무원 대    상    국    가
의 회 의 원 일본, 자메이카, 영국, 독일

사법부 공무원 한국, 미국, 멕시코, 스리랑카, 대만
의회의원  및 
일부 공무원

한국, 미국, 멕시코, 프랑스, 스리랑카, 페루, 코스타리카, 파푸
아뉴기니, 가나, 대만

공직선거후보자 미국(대통령, 의회의원), 프랑스(대통령), 한국, 대만
전 공 무 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터키, 브라질, 볼리비아, 인도

<표 6> 각 국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 범위

대 상 범 위 공 개 국 가 비 공 개 국 가

본   인 일본, 영국, 독일
말레이시아,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대통령만 공개),  인도, 

볼리비아, 파푸아뉴기니, 

코스타리카
본인, 배우자 가나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 21세 이하: 미국
- 18세 이하: 필리핀
- 미성년자: 대만

- 18세 이하: 스리랑카, 호주
- 부양자녀: 싱가포르, 멕시코, 

자메이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한국 - 상속권이 있는 자녀: 터키

<표 7>의 각 나라별 재산공개방법 및 공개대상과 <표 8>의 등록대
상재산을 보면, 재산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23개국 중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필리핀, 페루, 대만, 한국 등 8개국만이 재산공개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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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고, 그중 한국, 대만, 필리핀, 페루 4개국이 모든 등록재산
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등록대상 공무원의 범위, 등록대상 가족의 범위, 등
록대상 재산의 범위 그리고 그 공개대상 재산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의 재산등록제도가 가장 엄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각 국의 재산공개방법 및 공개대상

구   분 대   상    국   가
공개국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필리핀, 페루, 대만, 한국

공개방법
- 열람: 미국, 일본, 영국, 필리핀
- 관보 또는 기관지: 독일, 페루, 한국
- 공보 또는 열람 병행: 대만

공개대상

- 선출직: 일본, 영국, 독일
- 일반 공무원 및 선출직
 고위직: 미국
 일정직급 이상 공무원: 대만, 한국 
 모든 공무원: 필리핀, 페루

<표 8> 각 국의 등록대상재산

등록대상재산 대    상    국    가

모 든 재 산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멕시코, 터키, 호
주, 브라질, 스리랑카, 페루, 볼리비아, 가나, 코스
타리카, 자메이카, 인도, 파푸아뉴기니

소득발생 관련 재산 중심 미국
소득과 고정자산 일본

직업, 직위 등 이해관계 중심 영국,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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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재
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
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
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 

------------------------------------------------

------------------------------------------------

------------------------------------------------

----------------------------직계비속(본인
이 부양하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의
------------------------------------------------ 

------------------------------------------------

------------------------------------------------

----------------------------.

  1. 13. (생  략)   1. 13.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
산공개) 대통령, 국회의원, 지
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
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
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

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
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
공개) -----------------------------------

------------------------------------------------

------------------------------------------------ 

------------------------------------------------

------------------------------------------------

------------------------------------------------

------------------------------------------------

3. 개정안 예시
재산등록공개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한 제10조 제1항에서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직계비속도 본인이 부양하는 자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하였
으며, 이를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지거부를 규정하고 있는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
고 기타 고지거부 관련 규정인 제14조의4 제1항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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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
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재산신고
사항(후보자의 직계존속과 후보자
가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비속의 
재산신고사항은 포함자지 아니한
다)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
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사
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
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
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
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공직후보자
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
다. 다만, 그 공직후보자가 전년
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
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해당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전
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
상재산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을 공
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재산신고사항(후보자의 직계존
속과 후보자가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비속의 재산신고사항은 포함자
지 아니한다)을--------------------------- 

------------------------------------------------

------------------------------------------------

------------------------------------------------

------------------------------------------------

------------------------------------------------

-----------------------------------.

  (생  략)   (현행과 같음)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생  략)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현
행과 같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

항제3호의 사람중 피부양자가 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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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
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
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
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
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와 기획
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
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

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자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자
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
과하는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
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제6

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
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

------------------------------------------------

------------------------------------------------

------------------------------------------------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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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대상자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
은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해관
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
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
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대상자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제 4절 보완명령제도의 폐지 또는 재산공개
       전 조치수단으로 개정

1. 보완명령제도의 폐지
보완명령에 따른 보완신고를 하고도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공개는 일간신문에의 공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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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당해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던 관보 또는 공보의 재산공개란
을 통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제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비록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규정
위반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완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
로 공표’하는 효과가 여전히 상존한다. 따라서 보완명령 제도를 유지
하는 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의 공표라는 처벌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
려우므로 이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
만,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과실에 의한 오류사항은 다음 번 재
산신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완명령을 재산공개 전 조치수단으로 개정
보완명령규정의 입법취지를 재산공개 후 조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재산공개 전에 조치하는 것으로 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다. 이렇게 하면 보완명령에 따른 신고내역을 공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개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된
다. 또한, 정상적인 재산공개 내역에 포함되어 공개되므로 보완명령을 
받은 사실이 노출되지도 않는다. 법 개정 당시 회의록의 내용으로 보
아 가능한 방안으로 생각된다.58) 다만, 보완명령을 재산공개 전 조치
수단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완신고내용이 
공개내역에 포함되어야 함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8)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서 박상천의원은, “그런데 (등
록신고재산을) 왜 1개월후에 공개를 하느냐? 1개월 동안에 사소한 본인의 과오나 
악의가 아닌 재산누락이 있을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재
산을 등록하셨는데 이 부분이 빠졌는데 아마 악의가 아닌 것 같소. 그러니 보완해 
주시오 해서 가급적이면 국민 앞에 공개될 때 하자 없는 재산공개가 되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라고 하였다. 제161회국회 법제사
법위원회회의록 제7호(1993. 5.20)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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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안 예시
(1) 보완명령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 8 조(등록사항의 심사) (생 략)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
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
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생 략)

제 8 조(등록사항의 심사)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2) 보완명령을 재산공개전 조치수단으로 개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 8 조(등록사항의 심사) (생 략)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
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
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
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생 략)

제 8 조(등록사항의 심사) (현행과 같음)

  -------------------------------------------

-----------------------------------------------

-----------------------------------------------

-----------------------------------------------

-----------------------------------------------

-----------------------------------------------

-------있다. 다만, 등록의무자중 재
산공개대상자에게 보완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
개내역에 보완신고 내용이 포함되
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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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중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및 입법례를 통한 입안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본인 재산이 아
닐 뿐만 아니라 후원금의 모금단계에서부터 그 후원회가 해산한 뒤까
지 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국회의원이 임의로 처분하거
나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
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동창회
비, 친목회비 등 다른 재산과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금계좌의 개설이 강제되어 있고 본인이 직
접 지출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항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재산등록의무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최초 재산등록과 퇴
직자가 재산변동신고 등의 수시재산신고에 부동산 및 금융 정보 사전
조회 제공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등록의무자의 편
의증진과, 정확성 보다는 정당성 심사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흐름
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보았다. 실무부서와 
금융기관의 반발이 예상되나, 당장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옮겨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재산등록의무자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제도와 함께 도입된 고지거
부제도에 관하여는, 고지거부를 할 만큼 경제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
과 그렇지 않은 직계존비속간의 형평성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 고
지거부하지 못하는 직계존비속에게 그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재산조
차도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노출시킴으로서 그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고지거부가 재산은닉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는 점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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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한다면 그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은 사생
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재산공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완명령에 따른 보완신고를 하고
도 공개규정이 없어 추가공개하지 못하는 모순에 관하여는,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보완명령을 재산공개 이전에 사용
하는 규정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보았다. 전자의 방안도 가
능하겠지만, 입법 당시의 회의록에 나타난 입법취지에 따라 보완명령
규정의 입법취지로 보아 후자의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공직자윤리법은 규제법이기도 하지만 등록의무자가 법규정에 따른 
등록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
다. 또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법 본연의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심을 받을 만한 불합리한 제도는 개
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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